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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2월 민원동향    

1 민원 추이

○ 2월 민원 발생량은 총 233,470건, ’17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민원량 감소 이유는 설날 등 많은 휴일(9일), 2월의 짧은 일수(28일) 때문

2 신청자별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5.9%), 성별로는 남자(64.3%) 신청자가 많음

3 기관유형별 현황

○ 지자체 민원량이 가장 많으며,

전월과 비교하여 중앙행정기관

민원량이 가장 많이 감소
(△22,8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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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기관유형별 동향 
\

1 중앙행정기관                                    

민원발생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1월
(건)

2월
(건)

증감율

경찰청 39,420 36,698 ▼ 6.9%

국토부 9,228 7,327 ▼ 20.6%

고용부 9,620 7,157 ▼ 25.6%

국방부 7,945 3,893 ▼ 51.0%

복지부 5,077 3,714 ▼ 26.8%

해수부 3,627 3,513 ▼ 3.1%

식약처 4,256 3,437 ▼ 19.2%

국세청 3,974 2,690 ▼ 32.3%

대검찰청 3,433 2,471 ▼ 28.0%

과기부 2,940 2,397 ▼ 18.5%

행안부 2,865 2,218 ▼ 22.6%

교육부 2,091 2,176 ▲ 4.1%

환경부 2,498 1,623 ▼ 35.0%

병무청 2,280 1,608 ▼ 29.5%

법무부 1,678 1,208 ▼ 28.0%

공정위 1,673 1,204 ▼ 28.0%

문체부 1,117 993 ▼ 11.1%

외교부 1,096 931 ▼ 15.1%

산업부 1,253 929 ▼ 25.9%

인사처 1,056 884 ▼ 16.3%

소방청 843 785 ▼ 6.9%

농림부 1,394 738 ▼ 47.1%

조달청 859 644 ▼ 25.0%

보훈처 766 638 ▼ 16.7%

기재부 859 572 ▼ 33.4%

민원추이

▪ 교육부를 제외한 상위 25개 기관 모두 민원량 감소

  [증가] 교육부 4.1%(85건) 증가

  [감소] 감소량 상위기관은 국방부 51.0%(4,052건), 

농림부 47.1%(656건) 등이며, 해수부 3.1%(114건), 

소방청 6.9%(58건) 등은 소폭 감소

기관별 주요민원

[교육부]

▪ 총신대 정상운영을 위한 조치 요구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선정 기준 개선 요구

[해수부]

▪ 항운 연안아파트 송도신도시 이전 반대

▪ 여객사업운송자의 사업계획인가 변경 신청

  최근 3년 사업계획변경 관련 민원 발생 추이

 

[소방청]

▪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문의

▪ 스프링쿨러 설치 관련 문의

  최근 5년 스프링클러 관련 민원 처리기관

- 스프링쿨러헤드 기준 개수

- 스프링쿨러 관리 책임

- 스프링쿨러설비 설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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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기관명 1월
(건)

2월
(건)

증감율

경남 창원 3,434 4885 ▲42.3%

경기 용인 4,567 4,177 ▼8.5%

경기 화성 8,745 4,014 ▼54.1%

경기 성남 4,007 3,560 ▼11.2%

충북 청주 2,883 2,399 ▼16.8%

전북 전주 2,097 2,289 ▲9.2%

경북 경산 3,937 2,235 ▼43.2%

경기 시흥 2,061 2,138 ▲3.7%

경기 안양 2,024 2,125 ▲5.0%

대전 서구 2,309 2,075 ▼10.1%

경기 김포 1,942 2,062 ▲6.2%

대전 유성 1,997 1,813 ▼9.2%

인천 남동 1,696 1,788 ▲5.4%

경기 남양주 2,766 1,753 ▼36.6%

경기 파주 1,626 1,666 ▲2.5%

경남 기해 1,534 1,551 ▲1.1%

경북 포항 1,710 1,494 ▼12.6%

경북 구미 1,871 1,478 ▼21.0%

경기 수원 1,668 1,475 ▼11.6%

경기 의정부 1,712 1,385 ▼19.1%

민원발생 상위 5개 기관(광역)

기관명 1월
(건)

2월
(건)

증감율

인천 7,146 3,663 ▼48.7%

서울 2,693 2,018 ▼25.1%

세종 1,484 1,584 ▲ 6.7%

대전 1,223 1,404 ▲ 14.8%

경기 1,226 855 ▼30.3%

민원발생 상위 20개 기관(기초)

민원추이

▪ 광역지자체는 29.1%(4,993건) 감소한 반면, 기초

지자체는 14.3%(16,987건)로 감소폭이 크지 않음

▪ 기초지자체 민원의 49.7%(50,139건)를 차지하는 

생활불편신고는 휴일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

  2월 전체 민원과 ‘생활불편신고’ 민원의 일별 추이 비교

 

기관별 주요민원

[광역 전북] 

▪ 시외버스 기사 불친절 진정

▪ ○○군 태양광발전업체 비위 진정 등

[광역 세종] 

▪ BRT 전용도로 위반

▪ 아파트 하자보수 요구 등

[기초 경남 창원]

▪ 주정차 위반 관련 민원 다수

[기초 울산 중구]

▪ 불법 광고물 및 주차 신고 민원 

다수
  

[기초 전북 전주]

▪ 쓰레기 투기, 불법광고물, 주차 

신고 민원

▪ 만성지구 아파트 사용승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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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교육청

교육청별 민원 발생량

기관명 1월
(건)

2월
(건)

증감율

경기 6,868 6,241 ▼ 9.1%

서울 1,132 948 ▼ 16.3%

인천 421 313 ▼ 25.7%

경남 241 245 ▲ 1.7%

부산 228 208 ▼ 8.8%

경북 161 166 ▲ 3.1%

대구 134 137 ▲ 2.2%

전북 106 128 ▲ 20.8%

전남 131 127 ▼ 3.1%

충남 184 103 ▼ 44.0%

강원 128 101 ▼ 21.1%

대전 132 92 ▼ 30.3%

광주 77 90 ▲ 16.9%

충북 101 88 ▼ 12.9%

울산 65 74 ▲ 13.8%

세종 71 65 ▼ 8.5%

제주 80 47 ▼ 41.3%

계 10,260 9,173 ▼ 10.6%

민원추이

▪ 전월 대비 10.6%(1,087건) 감소

▪ 경기도 신도시 인근 소재 초등학교의 배정, 신설 등 

관련 민원이 전월 대비 증가

  초등학교 관련 민원 2월 일별 누적량 비교  

 

  2월 시도교육청 처리 민원 키워드 모음

 

기관별 주요민원

[전북교육청]

▪ 군산 디오션시티 초등학교 중앙투융자 심의

▪ 초/중등학교 배정 관련 등

[광주교육청]

▪ ○○초교 인조잔디 조성 반대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문의 등

[울산교육청]

▪ ○○초교 교장 인권 침해 진정

▪ 돌봄교실 자원봉사 문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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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등
                                     

민원발생 상위 25개 기관

기관명 1월
(건)

2월
(건)

증감율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9,466 2,414 ▼292.1%

금 융 감 독 원 2,240 1,629 ▼37.5%

한 국 소 비 자 원 1,399 1,361 ▼2.8%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1,075 888 ▼21.1%

한 국 전 력 공 사 497 585 ▲15.0%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711 559 ▼27.2%

근 로 복 지 공 단 838 544 ▼54.0%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697 494 ▼41.1%

한 국 통 신 사 업 자 연 합 회 333 380 ▲12.4%

한 국 철 도 시 설 공 단 429 359 ▼19.5%

방 송 통 신 심 의 위 원 회 488 304 ▼60.5%

한 국 철 도 공 사 296 285 ▼3.9%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394 247 ▼59.5%

한 국 정 보 통 신 진 흥 협 회 284 241 ▼17.8%

국 민 연 금 공 단 281 215 ▼30.7%

한 국 도 로 공 사 223 195 ▼14.4%

한 국 인 터 넷 진 흥 원 244 188 ▼29.8%

도 로 교 통 공 단 166 171 ▲2.9%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173 130 ▼33.1%

경 기 도 시 공 사 75 104 ▲27.9%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98 98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87 93 ▲6.5%

한 국 장 학 재 단 50 90 ▲44.4%

한 국 수 자 원 공 사 88 88 -

게 임 물 관 리 위 원 회 96 77 ▼24.7%

민원추이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 감소 등의 영향

으로 37.2%(10,144건) 감소

  [증가] 한국장학재단 44.4%(40건), 경기도시

공사 27.9%(29건)

  [감소] 한국토지주택공사 292.1%(7,052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0.5%(184건)

기관별 주요민원

[한국전력공사]

▪ 단전에 따른 피해 보상 요구 등

▪ 전신주 피해 요구(한전 민원의 35%)

  최근 3년 전신주 관련 민원 발생 추이

  

[경기도시공사]

▪ 동탄2신도시 주진입로 확장 및 조기 포장 요청

▪ 다산신도시 입주관련 하자보수 등

[한국장학재단]

▪ 다자녀 국가장학금제도 문의

▪ 소득분위 선정 결과 이의 등

  최근 3년 한국장학재단 처리 민원 키워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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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지역별 동향(민원신청지 기준)   

 민원 발생현황 및 주요 핵심어

○ 경기 30.1%(53,093건), 서울 20.3%(35,839건), 인천 7.2%(12,745)건, 부산

6.4%(11,227건) 등의 순으로 총 176,114건* 발생

    * 2월 전체 민원 233,470건 중 신청지역 미확인 민원 57,356건 제외 
  

※ 지역별 민원분포는 신청지 기준 현황을 의미, 

해당 광역자치단체 민원이 아님

지역 주요 핵심어

서울 ▪ 평창올림픽 운영 ▪ 공항철도 환승할인

인천 ▪ 쓰레기 집하장 ▪ 아파트 난방비

경기 ▪ 초등학교 배정 ▪ 위례신도시 트램

강원 ▪ 열병합발전소 중단 ▪ 군경력증명서 

충북 ▪ 청주 동남지구 아파트

충남 ▪ 산업폐기물 처리장 ▪ 천안 아파트

세종 ▪ 버스노선 신설

경북 ▪ 포항 아파트 지진

대전 ▪ 버스 위치정보 오류

대구 ▪ 불법 주정차

전북 ▪ 신호위반 차량

울산 ▪ 근로자 문의 ▪ 해양수산부 허가

광주 ▪ 신호위반 차량 ▪ 건축물 보상금

부산 ▪ 아파트 하자보수 지연

경남 ▪ 시내버스 불편 ▪ 방향지시등 미점등

전남 ▪ 퇴사직원 피해보상 ▪ 주정차 단속

제주 ▪ 버스승객 안전 ▪ 해양수산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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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이슈분석                      

1  가축분뇨 악취 관련 민원

□ 분석 배경                                                  

○ 신도시 전원마을 조성 및 귀촌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근 축산농가의

분뇨 퇴비 사용으로 인한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실태 파악

□ 분석 대상                                                 

○ 대상 기간: ’17.1월 ∼ ’17.12월 (1년)

○ 대상 민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가축분뇨 악취 관련 민원 총 535건

 ※ 키워드 ‘가축분뇨, 악취’ 등을 통해 추출한 후(1,500여건) 축산허가 질의 및 동물

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불법 개농장 철거를 요청하는 집단민원 등 제외

□ 분석 결과                                                 

○ (지역별) 경기도가 29.7%(15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상북도

11.6%(62건), 충청북도 9.2%(49건), 충청남도 9.0%(48건) 순임

- 인구 대비 민원발생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청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이며 서울이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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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별) 하절기인 7월 (72건, 13.5%), 8월 (73건, 14%)에 가장 빈번하고

동절기인 1월, 2월 (각 13건)에 가장 적음

○ (축종별) 축종을 확인할 수 없는 민원 36.4%(195건)을 제외하면

돼지 19.4%(104건), 개 16.4%(88건), 소 12.9%(69건) 순

○ (민원유형) 악취·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철거 요구, 분뇨처리시설 관리·감독 요청, 축사 증축 이의 등임

○ 주요 민원사례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 요청

 가축분뇨 악취로 빨래를 널면 냄새가 배며, 창문을 여는 것이 두렵고, 두통과 

메스꺼움으로 구역질을 할 정도이므로 행정처분을 해주기 바람

 악취뿐 아니라 유독가스도 방출하므로 관련법에 의한 철저한 관리‧감독 바람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철거 및 분뇨 무단 투기 조치 요구

 가축분뇨를 옆 밭에 무단 투기하여 땅과 지하수 오염으로 농작물이 말라죽고, 

악취가 심하므로 시정조치를 해주기 바람

 분뇨처리시설 없이 바로 논이나 도랑으로 가축분뇨가 배출되고 있음 

▪분뇨처리시설 미흡 등으로 인한 악취 해결 요청

 가축분뇨 악취저감장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주민들의 기본 생활권 침해가 

심각하므로 장치 미설치 축사에 대해 행정처분 해주기 바람

▪악취 심화를 우려한 축사 추가 건축 허가 이의

 악취로 두통, 메스꺼움 등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500평 정도의 

돈사가 건축된다고 하는바, 축사 추가 건축을 불허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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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이슈분석                         

2  가상통화 관련 민원

□ 분석 배경

○ 국민적 관심사가 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민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 내용 파악

□ 분석 대상

○ 대상기간 : ’17.1월∼’17.12월(1년)

○ 대상민원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가상통화 관련 민원 총 372건

가상통화 : 지폐·동전 같은 실물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
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 가상통화(가상화폐)의 일종으로 발행량이 유한하며,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결제 수단과 구분, 비트코인 유사화폐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600여종 있음

▪비트코인 “지갑” 소프트웨어를 통해 “비트코인 결제 가능 매장”에서 
물건 구입 등 화폐처럼 사용 가능

□ 분석 결과

○ (민원추이) 5월에서 7월 중 다소

증가 후 연말부터 다시 크게 증가

- 비트코인 시세 급등(5월), 비트코인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7월),

정부 대책 발표(12월) 등 영향

      ※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회원 개인정보 유출 해킹사고 발생(’17.6.29.)

○ (일반현황) 연령별로 30대, 처리기관별로는 기재부가 많음

- 연령 : 30대(36.6%) > 40대(29.0%) > 20대(20.2%) > 50대(8.1%)

- 처리기관 : 기재부(14.8%) >경찰청(11.6%) >금융감독원(9.7%) >국세청(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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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유형) 과세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30.1%로 가장 많음

과 세 여 부  
등  문 의

사 기
피 해

거 래 소  
운 영 미 흡

해 킹
피 해

채 굴
관 련

규 제  
필 요 ·강 화

규 제  
반 대 ·신 중

기 타 계

112
(30.1%)

65
(17.5%)

46
(12.4%)

34
(9.1%)

24
(6.5%)

21
(5.6%)

20
(5.4%)

50
(13.4%)

372
(100%)

< 유형별 주요내용 >

⓵ 과세 및 법위반 여부 문의 해외* 거래소 온라인 계정을 통한 비트

코인 구입 시 과세, 비트코인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해외 물품 수입 시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 여부 등 문의

* 해외에서 비트코인 구입 이유 : 해외 거래소 마다 비트코인 가격 차이가 

있을 경우에 해외 거래소 계정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되팔아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음

⓶ 사기피해 비트코인 채굴·구매·중개 등 관련 사업 투자 유인, 비트

코인 유사 가상화폐 사업 투자 유인 등으로 사기 피해

⓷ 거래소* 운영 미흡 접속자 폭등 등 거래소 서버 정지로 제때 매도

못함에 따른 손실, 정산금액 일부 입금 누락 등 운영 불만

* 거래소 :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개인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며, 

국내 및 해외에 상당수의 거래소가 있음(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⓸ 해킹피해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등

⓹ 비트코인 채굴* 관련 채굴장으로 사용하는 점포 에어컨 실외기,

환풍기 소음 불만, 비트코인 채굴 붐으로 그래픽카드 가격 상승 등

* 비트코인 채굴 :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소프트웨어로 

복잡한 수학적 암호를 풀어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과정, 

컴퓨터가 자동으로 수행

⓺ 정부규제 관련 비트코인 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정부

개입 필요, 가상통화 관련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 대한 불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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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민원사례

▪거래소 운영 미흡

 △△거래소에서 실수로 본인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캐쉬 주소로 입금했는데, 고객

센터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복구할 수는 있으나 현재 너무 바빠서 언제 가능할지 

모른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함. 본인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람

▪과세 및 법위반 여부 확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수령한 후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의 개인 지갑으로 입금시키는 것이 외국환거

래법 등에 따라 위법한 지,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지 등 문의

▪비트코인 채굴 관련

 최근 비트코인 채굴장이 여러군데 생기면서 아파트 등 주거지역 주위에도 들어

서고 있음. 그런데 집 인근에 조성된 비트코인 채굴장에서 발생하는 환풍기, 에어콘 

실외기 소음이 상당함. 소음을 측정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정책 동향]

○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17.12.28, 국조실)

    가상통화 거래(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 실시, 검찰·경찰,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법무부 제안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

○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18.1.15, 국조실)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

○ 공무원의 가상통화 거래 시 원칙과 기준 마련(’18.2.8, 국민권익위)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 

투자를 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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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3월 정기예보 :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관련 민원   

□ 분석 목적                                                

○ 신학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관련기관에 참고토록 제공

□ 분석 대상                                                 

○ 대상 기간 : ’15. 1월 ∼ ’17. 12월(3년)

○ 대상 민원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부모 참여활동 관련 민원 총 251건

□ 분석결과

○ (민원 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매년 3~4월에 가장 많음

○ (처리기관) 경기도교육청(41.0%), 서울시교육청(23.5%), 경찰청(5.6%) 등

○ (학교급별) 초등학교(88.4%)가 대부분, 중학교(4.8%), 고등학교(2.4%) 순

○ (참여활동별) 교통안전 지도봉사 활동이 51.8%(130건)로 가장 많고,

학부모회 13.9%(35건), 각종 참여활동* 11.5%(29건) 순임
* 한 가지 참여활동에 관한 민원이 아닌 다수의 참여활동을 명시한 민원

  

○ (민원유형) 봉사활동 의무 할당 이의가 40.6%(102건)로 가장 많고,

맞벌이 등으로 참여하지 못함에 대한 심적 부담감(37.0%, 93건),

불법 찬조금 모금(7.2%, 18건), 참여활동 운영 질 저하 우려(6.8%, 17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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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활동별 민원유형) 봉사활동 의무 할당 이의 관련 내용은

‘교통안전 지도봉사 ’활동에서 가장 많음

- 심적 부담감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 활동에도 분포되어 있고, 불법

찬조금 모금 관련내용은 ‘학부모회’ 활동에서 다수 파악됨

※ 민원유형별 참여활동 5건 이상만 표시

○ 주요 민원사례

▪봉사활동 의무 할당 이의

(녹색 어머니 활동 강제 동원) 초등학생 등교 교통지도에 학부모를 강제 동원해야 
하는지 의문임. 1년에 하루 이틀인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민원인은 다자녀라 6일이 해당되어 그 때마다 직장을 쉬는 것은 어려움. 교육청
이나 지자체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17년 3월) 

▪참여하지 못함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눈치보며 맡아야 하는 학부모 참여) 학교현장에서의 자율적인 학부모 참여라는 
취지는 좋으나, 참여가 어려운 직장맘들은 공공연하게 아르바이트를 이용하고 있음. 
또한,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는 학부모들은 을의 입장에서 눈치를 보며 각종 봉사
활동을 억지로 맡게 되어 총회에도 나가기 싫은 상황임(’17년 6월)

▪불법 찬조금 모금

(학교 운영위원은 매관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학교 운영위원에 
참여하려고 했더니 기존 운영위원이 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함. 김영란법
으로 학교가 깨끗해 진 줄 알았는데 여전한 것 같음(’17년 3월)

▪활동운영 질 저하 우려

(학부모 봉사활동에만 의존하는 학교 도서관) 학교 도서관을 전문 사서가 아닌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으로 운영하다 보니 체계적인 도서정리도 어렵고, 한정된 
시간에 자리만 지키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 사서 채용이 필요함(’16년 6월)


